
이 연구는 개성공단을 둘러싼 다양한 비전, 이해, 욕망의 충돌과 갈등을 분석했

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은 단지 기존의 영토주권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로부

터 예외공간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북한에 대한 비전 그리고 나아가 한반도 통일

에 대한 비전이 다양한 형태로 제출되고 경쟁하는 장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지정학적 시선, 지경학적 상상력 등 비판지정학의 개념들에 기반을 두어 개성공

단이라는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 담론, 상상력의 정치적 갈등 과정을 분석했

다. 이러한 담론의 충돌은 북한,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대중 담론의 형성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과 전망에도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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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 6000만 불)의 현금

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 2000만 불)이 유입되었으며, 정

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

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1)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같은 해 8월 현대아산과 북한정부 간 

｢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 체결, 그리고 뒤이어 2003년 6월 1단계 

개발 착공과 함께 시작되었던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상

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2015년 11월 기준으로 개성공단에는 총 

124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었고, 북측 노동자 5만 4763명과 남측 노동자 

803명이 일하고 있었으며, 생산을 시작한 2005년부터 총 31억 8523억 달

러의 누적 생산액을 기록했다.2) 그럼에도 그동안 개성공단 운영은 한반

도 지정학적 위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받아왔다. 2008년 3월 

북한은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항의로 세 차례에 걸쳐 육로

통행을 차단했고, 2010년 천안함 관련 남측의 5·24조치 발표에 따라 개

성공단에 대한 신규투자가 금지되었다. 2013년 4월 북측에서는 한미합

동군사훈련에 대한 항의 수위를 높여 개성공단의 북측 노동자들을 전원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약 5개월가량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즉, 개성공단은 남북 간의 노동력, 자본, 상품 등이 초국경적인 형

태로 연계된 지경학적인 공간인 동시에 남북 양측이 지정학적 논리를 내

1)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인용했다.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 

3745&mode=view&page=3&cid=44527.

2)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한 ≪연합뉴스≫-

(2016.2.10.) 기사를 인용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

10/0200000000AKR20160210064052014. HTML.



134  공간과사회 2016년 제26권 2호(통권 56호)

세우고 관철하는, 그 결과 지정학적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매개되

는 모순적 공간으로 “미완성, 불안정, 불확실성이 구조적으로 내재한” 

공간이었다(박명규, 2015: 366). 이런 의미에서 지난 2월 통일부의 개성공

단의 전면중단 발표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돌발적인 사건이기보다는, 개

성공단의 구조적 성격상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개성공단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주로 남북 간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강했지만, Rüdiger Frank, Théo Clément(2016)가 지적했듯이 이런 

갈등을 분석하는 데서 ‘남한 또는 한국’과 ‘북한’이라는 집합적 성격의 

용어 사용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상이한 목표와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양

한 집단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

는 개성공단을 둘러싼 국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시각과 상상력

의 충돌과 갈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은 기존의 영토

주권과 한반도 지정학적 구조의 예외공간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북한에 

대한 비전 그리고 나아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이 다양한 형태로 제

출되고 경쟁하는 장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개성공단을 어떻게 바라볼 것

인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논쟁은 지난 2월 개성공단의 폐쇄를 계기

로 더욱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수 진영이 개성공

단을 북한 정권을 지속시키는, 그리고 북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을 공급하

는 문제공간 또는 남측의 개성공단 인원들에 대한 인질공간으로 인식하

는 경향이 지배적인데 반해,3) 중도 및 진보 진영에서는 개성공단을 향후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실험공간으로서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반도 경제라는 미래의 보편공간을 예비하는 곳으로 보고 있다.4) 그리

3) 개성공단에 대한 다양한 비전들을 예외공간, 문제공간, 보편공간, 인질공간으로 

기술했는데, 이 가운데 예외공간은 영토주권 논리와 관련하여 이론적 논의가 이

루어진 개념인데 반해, 보편공간, 문제공간, 인질공간은 수사적인 표현으로 사용

했다.

4)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개성공단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진보·중도세력과 보

수세력 간의 갈등으로 단순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개성공단

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구도를 보수와 중도·진보 진영으로 나누어 각 진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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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진보진영은 개성공단이라는 지경학적 프로젝

트를 통한 안보와 평화의 증진이라는 지정학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개성공단의 지경학적 성격을 북한 체제 지속을 위

한 현금지급기로 한정하면서 오히려 지정학적 위협을 가중시키는 공간

으로 보거나, 또는 초코파이 등이 확산되면서 북한 체제전복을 꾀하는 

기회의 공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글에서는 지정학적 시선(geopolitical vision), 지정학적 상상력(geopolitical 

imagination) 등 비판지정학의 개념들과 함께 이를 지경학에 확장시켜 지경

학적 시선(geoeconomic vision), 지경학적 상상력(geoeconomic imagination) 등의 

개념들을 통해 개성공단을 둘러싼 국내외의 다양한 이해, 욕망, 상상력의 

충돌과 타협을 분석하고자 한다.5) 따라서 이 논문의 제목인 “개성공단의 

지정학”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지정학, 즉 국제관계에 대한 지리

적 요인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개성공단이라는 공간을 둘러싼 다

양한 이해, 비전, 상상력의 정치적 과정의 의미라는 비판지정학적 차원에

서 사용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 갈등과 협상에서 

북한 정부, 관료, 노동자 역시 중요한 행위자이지만, 이 글에서는 북한 

외부 행위자들의 개성공단에 대한 비전, 담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배적인 시선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분석상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중도·

진보세력뿐만 아니라 보수세력 역시도 개성공단에 대한 일관적인 시각을 견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회장이자 전 주미대사

인 홍석현(2014)은 “통일 한국의 출발점은 개성공단의 성공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개성공단 사업을 더욱 확장할 것을 역설했다. 반면에 진보진영 내

부에서도 개성공단에서 노동자들의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등 착취의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조명훈, 2006).

5) 이러한 개념들은 비판지정학의 주요한 분석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은 기존의 고전지정학과는 차별화되는 ‘담론적 실천’(discursive practice)이

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즉, 비판지정학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담론

을 형성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동원하는 과정에 주목한다(지상현·콜린 플린트, 

2009: 171～172). 따라서 지정학적이거나 지경학적 시선, 상상력, 담론의 작동

은 단순히 이미지의 생산과 유통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정치세력

의 정치경제학적 전략과 긴밀히 연관되면서 이들의 이해관계를 드러낸다는 점

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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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을 둘러싼 이런 시선의 갈등과 충돌은 북한, 남북관계, 통일

에 대한 대중담론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우

리의 대북 정책의 방향과 전망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우선 개성공단을 기존의 영역성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질서에서의 ‘예외

공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국내외 정치세력들 간

에 개성공단을 둘러싼 비전, 이해, 상상력의 정치적 갈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개성공단: 한반도 예외공간의 탄생

2002년 11월 20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30호를 통

해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이하 개성공업지구

법)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

지구법은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9조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

다.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2002년 11월 13일 개성공업지구 지정을 선포한 정령 4조는 “개성공업

지구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

으나,6)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개성공단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6) 개성공업지구 지정과 관련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은 다음에서 

인용했다.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3100000/2002/11/003100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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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일반 법률을 적용하는 대신에 새롭게 제정된 개성공업지구법을 

적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않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이효원, 2015). 또한 개성공단의 개발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개성

공업지구 로동규정’,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

규정’ 등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통해 새롭게 채택했다. 이

와 함께 남측 정부와 개성공단의 통신, 통관, 검역에 관한 합의서 체결함

으로써 남측과 인력, 물자,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그 결과 개성공단은 기존의 북한의 영역성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예외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북한의 기존 법률적 구속으로부터는 자유로

운 대신, 새로운 개별법과 하위규정이 적용될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지경학적 흐름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규정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작동하는 다층적인 법적·제도적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다.7)

개성공단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에서 간과한 부분은 이와 같이 개성공

단은 북한 영토 주권(territorial sovereignty)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이

다. 특히 북한 최초의 라선경제무역지대와 비교해 봐도 영토주권의 범위

를 상당 수준 축소시킨 결과로 나타난 예외공간으로 볼 수 있다.8) 대표

적인 예로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들 수 있다. 남측

이 주도하는 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의 운영, 출입관리 및 물자반출입, 

0211270852090.html.

7) 이효원(2015)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규정들이 개괄적이고 불명확한 수준에 머물

고 있으며 규범 영역 역시 제한적이어서, 개성공단의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규율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은 기존의 북한의 일반 법률을 배

제하면서 나타난 법적, 제도적 공백을 아직 채우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8) 개성공단 초기 5년에 대한 백서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 5년’에 따르면 개성

공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관하여 기존 북측법의 적

용이 배제되고(제9조) 그 개발 및 운영이 사실상 남측 개발업자 및 관리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제10조, 제24조 등)에서 나진·선봉과도 다소 다른 특징

을 지니고 있다”(개성공단5년 발간위원회, 2008: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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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법제도 구축 및 투자자 재산권 보호 등의 일반행정업무와 

정부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북한 법률인 ｢개성공업지구법｣에 의

해 설립되었고, 남한 법률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 인정을 받은 관리기관이다. 따라서 남북 양측 모두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행정권한을 인정받았으며, 그 결과 개성공업지구법이 적용되는 영

역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다(채명민, 

2011; 이효원, 2015). 또한 이효원(2015)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

한 법률｣은 남한에서 제정한 법률임에도 북한 지역인 개성공단에 직접

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적용된

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기존의 여러 경제특구들과 마찬가지로 다층적·중

첩적 형태의 주권 권력이 작동하는 현장이자 북한 행정권과 초국경적 관

할권이 충돌하고 타협하는 공간이라 볼 수 있다(Easterling, 2014: 13).9)

이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의 개발과 운영은 Aihwa Ong의 구획화 기술

(zoning technologies)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 Ong은 Carl Schmitt와 Giorgio 

Agamben의 주권과 예외 상태에 대한 논의를 신자유주의와 연관 지어 예

외로서의 신자유주의 통치기술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Agamben은 

예외와 배제에 기반을 둔 주권 권력의 작동이 정치공동체로부터 배제된 

호모 사케르(homo sacre)라는 존재를 창출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지만, Ong은 신자유주의에서 예외의 논리는 오히려 시장논리에 기

반을 둔 계산에 의해 일정한 공간과 집단을 선택적으로 포함, 포섭하는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2006: 5; 2012: 26). 즉, 신자유주의적 예외

는 주권 권력 작동에서의 유연성을 높여 해외자본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영토의 분절화를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이런 공간의 분절화에 대해 Ong

은 기존의 국가 영토성을 균일한 정치공간으로 보는 시각을 비판하고 

9) 여기서 초국경적 관할권은 개성에 소재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서울에 소

재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으로부터 지원, 운영지도 및 감독을 받고 있다는 측

면을 의미한다(채명민, 2011: 82). 임금, 통행 등 개성공단 운영을 둘러싼 다양

한 형태의 남북 당국 간의 갈등은 이러한 북한 행정권과 초국경적 관할권 충돌

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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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화된 또는 다채로운 주권(graduated or variegated sovereignty)”에 의한 

차별적인 공간의 생산과 통제를 강조했다(2006: 7). 특히 그녀는 이러한 

예외로서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as exception)는 주로 중앙집권적이며 

권위주의적 통치구조를 가진 아시아 국가들에서 경제특구의 창출과 시

민권에 대한 시장 논리의 부여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했다. 전자

의 경우 빠른 경제성장을 목표로 해외투자, 기술이전, 국제적인 전문지

식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전략적인 조건들을 일정 

지역에 공간적으로 집약시킨 결과로 탄생한 공간이다(Ibid., 78). Ong은 

이런 특구에서는 시민권에 대한 예외의 적용을 통해 소수 민족과 같이 

일부 인구 집단에게는 정치적 가능성의 공간이 된다고 주장했다(2006: 

101).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경제특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부여된 조

건들은 외부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동이나 환경과 같은 부문에 대한 규

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특구는 그 영문약자인 SEZ(Special Economic Zones)를 이용해 착취특구

(Special Exploitation Zones)라고 호명되기도 한다(The Rediff, 2007).

Ong은 주권과 시민권의 논리가 신자유주의 합리성 및 기제와 연계되

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런 예외성의 논리와 연관된 주권 권력의 공간적 

실천의 대표적인 예를 구획화(zoning)라고 보았다. 그러나 예외공간으로

서의 개성공단은 주권의 논리와 신자유주의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개성공단의 작동은 기존 북한 주권 권력과 영역성으로부터 예외

를 의미하는 동시에 한반도 분단질서로부터 구조화된 지정학적 논리에

서도 예외적인 공간이라는 의의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

성공단의 사례를 통해 Ong이 주목한 주권과 신자유주의뿐 아니라, 지정

학적 논리 역시 예외공간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개성공단의 작동원리를 기존의 주권이나 영역성의 논리로는 설명

할 수 없으며, 이런 주권의 논리에서 보면 예외성이 작동하는 공간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Ong이 여기서 제기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논리가 

이러한 예외성의 작동을 단순히 배제의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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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으로 변화시키는 것만큼이나 지정학적 논리 역시 이런 개성공단이

라는 예외공간의 지속, 변화 그리고 폐쇄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게 작동하

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Ong은 중국을 위시로 한 동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특구 작동 논리를 설명하는 데서 해외 시장, 글로

벌 생산 네트워크, 또는 (생산과 금융) 자본의 글로벌 순환과의 연계를 위

해 기존의 영역성으로부터 예외적인 각종 특구들이 탄생한다고 설명하

였다(2006: 77～78). 그러나 개성공단의 탄생과 작동은 기존의 경제특구에

서 설명하는 경제논리 또는 신자유주의 논리로만 한정되어 설명할 수 없

다. 예를 들어 기존의 경제특구에서 특별세제, 노동 및 환경 관련 규정들

은 경제성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조항이지만, 개성공단의 경우 오

히려 이런 제도와 규정들이 지정학적 갈등의 대상이자 요인으로 작동한

다는 점에서 특이성이 존재한다.

이런 특이성은 다른 지점에서도 발견된다. 개성공업지구법 1조에서는 

개성공단 설립의 목적을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를 단지 선언적 의미로만 볼 수도 있다. 실제로 김

정일 위원장도 개성을 특구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개성이 6·25 전쟁 전

에는 원래 남측 땅이었으니 남측에 돌려주는 셈치고 북측은 나름대로 외

화벌이를 하면 된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동원, 2008: 466). 

또한 개성공단 외에 북한의 다른 경제특구들과 최근에 지정된 경제개발

구 등은 북한경제 회생과 발전을 목적으로 북한 전역에 걸쳐 차별적으로 

등급화된 통치체제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승욱, 2016). 그러나 북

한의 다른 경제특구들 또는 경제개발구의 입지 등과 비교할 때 개성의 

경우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성공단 개발의 논리를 경제논리로만 한정지어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

다. 개성공단은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고착화된 한반도 지정학 질서로부

터 예외공간일 뿐만 아니라 이런 분단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공간, 즉 남북이 통일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라

는 지정학적 의의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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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개성공단의 예외성은 한반도에 오랜 기간 작동한 지정학적 

논리에서 예외적인 형태의 지경학적 공간이 탄생했다는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개성공단의 예외공간으로서의 이중성을 첫째, 

북측의 영역성의 작동에서 기존의 영토 주권에 대한 예외적인 공간이라 

는 성격과 함께 둘째, 한반도 차원에서 볼 때 지정학적 논리, 대결, 갈등 

그리고 단절의 공간에서 흐름과 협력의 지경학적 공간의 예외적 작동을 

의미한다. 이런 예외성으로 때문에 연평해전 등과 같이 군사적 긴장이 

간헐적으로 고조되거나 5·24 조치로 남북 간의 모든 경제협력이 전면적

으로 중단되었음에도 개성공단은 계속 작동할 수 있었다.10) 그 결과 서

해에서 남북 간의 교전이 오가면서 군사적 갈등이 심화되는 지정학적 위

기와 각종 물자, 인력, 정보 등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개성공단을 오가

는 지경학적 흐름이 공존하는 예외적인 지리정치경제적 경관을 형성했

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Doucette과 Lee(2015)는 개성공단의 실험을 ‘실

험적 영역성(experimental territorialit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즉, 경제

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개성공단은 새로운 실험

적 형태의 영역성을 보여주지만, 또한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외공간과 구획화 기술에 대한 논의에서 Ong은 신자유주의 통치기

술과 합리성에 초점을 두어 설명했으나, 중국의 사례를 논의할 때는 예

외공간의 정치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녀는 구획화 기술은 국

가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통제된 정치 및 경제 실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 메커니즘이라 주장했다.11) 나아가 중국

10)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개성공단의 임금, 통행 등의 문제가 남북 지정학적 갈

등의 중요한 요인이자 대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은 개성공단이 기존의 지정학

적 질서로부터 예외적인 지경학적 공간인 동시에 지정학적 논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측면도 공존하는 모순적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11) 외부에 공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개성공단과 

외부세계와의 연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개성공단 할 바에는 똑똑히 

해주어야 …… 국방위원회 원래 생각도 그렇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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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특구는 중국 본토 외부에서의 시민사회에 대한 실험공간이라는 측

면과 함께 향후 정치적 통합을 위한 제도적·경제적 우회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Ong, 2006: 111; 116). 구체적으로 홍콩 특별행정구의 경우 자본

주의 네트워크의 발달과 시민권의 용인을 통해 향후 정치적 통합으로 이

르는 우회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구획화 기술은 분단된 국

가의 통합을 위한 대안적 경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Ibid., 113～114). 

Ong은 이러한 논리를 한반도에도 적용해서 북한에서의 특구와 같은 예

외공간은 오히려 아감벤의 논의와는 정반대로 국토 전반의 죽음의 캠프

(death camp)에 대한 정치적 예외공간으로, 생명정치와 정치적 개방을 위

한 대안적 정치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이라는 구상

이 실질적으로 시험될 수 있는 긍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Ibid., 117). 그러나 Ong의 중국과 북한에서의 특구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논의에서는 신자유주의 예외공간으로서의 특구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

고, 오히려 이런 신자유주의 질서로의 편입을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

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중국의 구획화 

모형은 사회주의 북한이 개방되고 마침내 남한과 통합하는 데 유의미한 

실험임을 주장하고 있다(Ong, 2004: 71).

흥미로운 것은 앞에서 논의한 개성공단의 이중적 예외성은 각각 다른 

정치세력에 의해 선택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측의 중도와 진

보세력은 기존의 대결, 갈등과 모순으로 점철된 한반도 분단구조로부터

의 예외공간으로서의 개성공단의 정치적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Ong의 

북한 특구에 대한 주장과 같이 새로운 지경학적 예외공간을 통한 지정학

서도 역시 통신이라든가 모든 게 개성지구가 …… 단말(단절)이 돼야 합니다. 

이게 북반부와 연결이 안 돼야…… 단말이 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담보되면 개

성지구 통행, 통신 개방시키고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이 발언에서 드러나듯 

개성공단이 북한 영토로부터 충분히 차단될 때 외부세계와의 연계를 활성화시

키겠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지 않고 새로운 경제방식을 

실험하는 공간으로 특구를 인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회의록 인용: 

http:// news.khan. 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5140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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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질서의 변화를 전망한다. 반면 보수세력의 경우, 반대로 기존의 북한

의 영역성에서 예외공간임에 주목하면서, 이를 통해 개성공단 노동자들

의 착취와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 공간을 통한 제한적인 외부세계

와의 경제적 연계를 통해 오히려 북한 정권을 연장시키며 기존의 분단구

조를 고착화시키는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3. 개성공단: 예외공간에서 보편공간으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위시하여 우리는 북한에 거대한 경제적 이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철도, 통신, 도로, 전기, 항만, 관광 등 굵직굵직한 경

제적 권리를 30년 내지 50년의 기한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바꾸

면 북한경제 전체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경제적 진출은 남북이 다 같이 이익을 보는 윈윈의 협력관계를 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북측으로 

각기 5km, 10km까지 진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휴전선이 그만큼 북

쪽으로 올라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보에 지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김대중, 2006).

개성공단사업은 우리에게 ①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 및 남북상생의 경

협이라는 경제적 측면, ② 대남 적대감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분

위기 조성 등의 정치·군사적 측면, ③ 남북주민 간 이해 증진, 동질성 회복 

및 북한 변화 유도라는 사회문화적 측면, ④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및 통일 

대비라는 통일준비적 측면의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 때문에 개성공단

은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 남북상생과 통일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홍양호, 2015).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연장선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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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측의 진보 및 중도세력은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지정학적 잠재력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개성

공단의 개발을 통해 북한의 토지, 노동력 등을 활용함으로써 얻는 경제

적 혜택을 넘어서, 북한이 시장경제를 학습하고 개혁·개방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향후 통일경제 모델을 시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예

외공간에서 향후 통일 이후 보편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배태하는 공간

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진보 및 중도세력의 개성공단에 대한 비전은 

크게 지정학적 효과와 지경학적 효과로 구분지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개성공단의 지정학적 효과와 관련하여 대북 전문가인 Aidan 

Foster-Carter(2016)는 개성공단 운영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삼엄하게 무

장되어 반세기 동안 통행이 불가능했던 최전선을 현관문으로 바꾼 것

(“[To turn] a bit of the world’s most heavily armed frontier, impassable for half a 

century, from a front line into a front door”)”이라고 평가했다. 국내의 중도 및 

진보세력은 개성공단의 운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크게 진전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전략상으로도 남한의 안보에도 큰 기여를 했다

고 주장한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 통일부장

관들을 중심으로 개성공단의 지정학적 가치를 강조했다. 2000년 6월 남

북정상회담과 이후 남북경협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했던 임동원 전 장관

은 개성 지역은 북한의 최전방 군사요충지이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내줄 

것이라 믿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역으로 남한이라면 공단개발을 위해 개

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2008: 466). 정동영 전 장관은 이와 관

련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만나 지도를 들이밀고 ‘개성공단 위치가 어디인 줄 아시나? 6·25 때 남

침로이자 유엔군이 북상했던 전략적 요충 거점이다. 북한군 6사단, 64사

단, 포병여단, 탱크부대, 포진지 등 6만 명의 병력과 중화력이 밀집한 지

역인데, 이 지역을 남쪽의 공단으로 내주겠다(는 것’임을 주장하였다)”(곽재

훈, 2016). 또한 개성공단의 개발을 통해 조기경보기능을 24시간 이상 향

상시켰으며, 북한의 정사정포 부대를 15km 이상을 후퇴시켰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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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가져다 준 안보적 가치를 강조했다(천관율, 2013). 정세현 전 

장관은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이 개성공단이 개발됨으로써 휴전선

이 사실상 북상했다고 주장했다(김은지, 2016).12) 개성공단의 지정학적 가

치에 대한 담론은 특히 2013년 개성공단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때, 

그리고 올해 초 전면 중단되었을 때 주로 동원되고 확산되었는데, 예를 

들어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데 대해 한반도 안보의 마지노선이 무너졌으며 안보위협이 가중되었다

고 주장했다(김동현·서혜림, 2016). 이러한 시각에서 개성공단의 의의는 지

경학적 접근을 통해 지정학적 안보를 개선했다는 점에 있다.

둘째,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와 잠재력에 초점을 두는 지경학적 시각

이 있다. 우선 개성공단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국

내 중소기업들에게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일종의 지경학적 상상력

이 작동하고 있다(임을출, 2005; 정동영, 2013). 중국과 동남아시아 제조업

체들처럼 저임금에 기반을 둔 경쟁력과 비교할 때 국내의 중소기업들은 

높은 원자재 가격, 고임금, 내수침체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제조업 공동

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수도권과 가까운 물리적 입지의 

우위성을 비롯해서 낮은 토지임대료와 저렴한 임금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의 중소규모 제조업체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제공된 공간이라는 

것이다(Lee, 2015). 개성공단을 노동생산성 및 임금, 토지이용, 세제, 물류 

등의 조건에서 중국 청도공단, 베트남 탄뚜어공단, 우리나라 시화공단 

등과 비교하는 표는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적극적으

12)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개성공단의 안보적 효과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신동아≫의 “개성공단 개발로 휴전선 사실상 北上”라는 제목의 기사에

서는 개성공단 개발로 인민군 4개 보병연대와 전차대대가 후방 이전했으며, 장

사정포도 재배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황일도, 2004). 북한 또한 개

성공단을 개발하면서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남측에 많이 양보했음을 강조했다. 

북한의 내각 기관 민족경제협력위원회는 “개성공단은 역사적인 6·15 통일시대

의 산물로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극도의 첨예한 최전연[최전선] 지역을 통째로 

남측에 내주어 건설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의 상징”이라고 밝혔다(장철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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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원되고 있다(이해정, 2012; 홍순직, 2015). 또한 위와 관련해 개성공단

이 우리 경제영토의 확장이라는 보는 시각도 개성공단의 지경학적 가치

에 대한 담론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원래 ‘경제영토’는 정부

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상대국들

의 국내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의미로 동원한 개념으로, 즉 자

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개방된 타국 시장을 뜻한다(김정필, 2014). 그러나 

개성공단과 연관되어서는 기존의 개념 대신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우리

가 차지한 영토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서훈 교수

는 “민간기업이 경제적 이해관계만 가지고 개성에 진출해 경제영토가 

됐고, 결과적으로 개성이라는 전방을 비무장할 수 있었다”(장슬기, 2016)

라고 주장했고, 정동영 전 장관은 “개성공단이란 건 어쨌든 휴전선 넘어, 

지뢰밭 건너, 철조망 끊고 북이 남쪽에 2000만 평을 경제영토로 내준 겁

니다”라고 주장했다(정동영, 2013). 언론에서는 개성공단의 폐쇄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대거 입주해 사실상 우리 ‘경제 영토’였던 지역이 개성

공단 조성 전의 경계가 삼엄한 군사지역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김수한, 2016). 특히 2000년대 이후 북중 경제관계가 급진전되면

서 ‘북한의 중국 식민지화’, ‘북한의 동북 4성화’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

었는데, 개성공단은 이러한 중국의 대북 경제영향력에 대한 유일한 남측

의 대안이라 여겨졌다(Cronin, 2012; Lee, 2015). 즉, 대북투자와 무역뿐만 

아니라 경제특구 공동개발 등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경학적 접근이 심화

되는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가 이대로 지속되면 북한에서 한국의 경제

영토는 개성공단밖에 없다”(고수석, 2015) 등과 같이 위기의식이 드러나

기도 했다.

셋째, 개성공단의 현재적인 지정학적·지경학적 가치를 넘어서 미래 한

반도 통일을 위한 공간으로 상상되고 욕망되면서, 개성공단에 대해 향후 

통일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보는 시각도 팽배했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남과 북 모두에게 경제적 활로를 제공하고 지

정학적 갈등의 해소와 한반도 평화의 정착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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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향후 통일을 예비하고 실험하는 공간이자 규범적 모델로 강

조되었다. 예를 들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은 통일을 연습

하는 현장이라 규정하면서, “개성공단은 북쪽에 돈 퍼주자고 시작한 게 

아니지 않냐…… 무슨 말이냐 하면 남쪽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쪽의 

노동력과 토지가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면 우리 경제를 살려내면서 제조

업 분야에서 살려내면서 북쪽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통일경제 모델을 정

착시킬 수 있느냐는 실험을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영섭, 2008).

개성공단이 한반도 통일의 미래상을 반영한다는 주장은 Ananya Roy의 

아시아와 미래상의 정치(politics of futurity)에 대한 논의와도 긴밀하게 연

결된다. Roy(2016)는 소위 ‘아시아의 세기(the Asian Century)’라는 이데올로

기에는 발전 지향으로서의 아시아의 미래상(futurity)이 담겨있다고 주장

했다. 그녀는 이러한 미래상 그 자체가 어떻게 사회를 통치하는 양식으

로 작동하는지에 주목했는데, 이를 ‘미래상의 정치(politics of futurity)’라고 

규정했다. 즉, 개발은 아시아의 미래상의 정치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

동하면서, 이런 개발을 통한 번영된 아시아의 미래상에 대한 강조는 특

정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작동방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Roy, 2016: 

318). 예를 들어 그녀는 ‘ 아시아의 세기’는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확산으

로 표방되는 ‘미국의 세기(American century)’와는 단절을 하고, 대신에 ‘포

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아시아의 발전경로로 부각시키면서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해결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했다.

Roy가 ‘아시아의 세기’라는 시간적인 차원(temporal dimension)에서의 미

래상의 정치(politics of futurity)를 논의하고 있다면, 중도와 진보진영의 개

성공단에 대한 담론은 공간적인 실험을 통해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을 투

영하고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의 개성

공단에 대한 논의에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낙관적인 미래상(futurity)이 내

재되어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의 저렴한 노동자

와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된,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며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한반도의 발전미래를 상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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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단을 통해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한국 사회에서의 통

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할 뿐만 아니라(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고), 개성공단은 남측의 중소기업에게 경제적 활로를 열어주는 것

을 넘어서 미래 통일을 예비하는 공간으로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

다. 이런 의미에서 정세현 전 장관은 “언젠가는 개성공단 모델이 북한 

전체로 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는데(차대운·홍지인, 2014), 이는 

한마디로 개성공단이라는 예외공간이 북한 경제 전반에 걸쳐 보편공간

화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설명한 개성공단의 지경학

적 잠재력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어, 개성공단은 북의 노동, 자원과 남의 

자본, 기술 간 분업이 진행될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구조에서 산업 간 

분업이 이루어지며 선순환하는 한반도 경제의 모델이자 한반도 경제공

동체 현실화를 위한 실험실의 역할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전문가인 오기형은 개성공단과 한반도의 미래상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우리는 개성공단을 통해 남과 북의 

경제협력과 통일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미래가 한반도의 

미래입니다…… 개성에서 성공하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성공했듯 

북한의 개혁개방도 성공할 것입니다.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성공의 길을 찾겠습니다. 그 성공 여부에 우리의 미래 경제가 

달려 있습니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대한민국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

다”(서민지, 2016). 즉, 개성공단을 통한 한반도의 통일경제모델의 보편화 

과정은 개성공단의 성공이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동

북아 경제중심이라는 한반도 경제 미래상의 실현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

해 “개성공단 모델의 성공→북한의 개혁개방→한반도 동북아경제중심

으로 도약”이라는 선형적 발전모델이 개성공단에 대한 지경학적 비전과 

상상력에 배태되어 있으며, 개성이라는 지역을 넘어 한반도 경제권과 나

아가 동북아시아 경제권을 포괄하는 지경학적 미래상을 실현하는 공간

적 실천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한반도 

경제론’ 등의 이름으로 한반도 발전전략을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 논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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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서동만, 2006;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2007; 이일영, 2012).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진보 및 중도세력에게 개성공단은 현재적 차

원에서 지정학적·지경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며, 특히 지경학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안보와 평화를 증진시키는 지정학적 효과를 낳고 있

다. 그뿐 아니라 개성공단은 향후 통일 한반도경제의 미래상을 위한 규

범적 모델이자 구체적인 남북협력을 실현해가는 실험실로서의 의미를 

가지면서, 대안적 발전모델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보았다.13)

4. 개성공단: 문제공간, 인질 공간 또는 기회 공간?

2013년 8월 1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

원인 Bruce Klinger는 “‘개성공단’이라는 덫(The Kaesong Trap)”이라는 기

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왜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살리려 하는가’이다. 

개성공단은 사면초가에 빠진 북한 정권에 꾸준한 자금원 역할을 해 혜택

은 전적으로 북한에 돌아가는데 말이다. 남측으로서는 개성공단을 확대해 

아무런 경제적 인센티브도, 기업들의 지지도, 정치적 이익도 얻을 수 없다. 

북측의 최근 위협이 있기 전에도 개성공단은 이미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는 수준이었다(Klinger, 2013).

13) 앞서 Ong의 중국 및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논의에서 신자유주의 통치기술에 

대한 부분이 부재했듯이, 진보·중도진영의 개성공단에 대한 비전에서도 ‘시장

과 돈을 이용한 평화’(녹색당, 2016)라는 일부 집단의 비판 이외에는 이에 대

한 문제의식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개성공단을 북한 노동자들의 역량 강화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달되는 장으로 보는 견해(Lim, 2013)가 지배

적인데, 여기서 북한지역에 시장경제에 적합한 신자유주의 주체성의 양성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부재하다(Lee, 2015: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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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2000년 6월 남북 간의 정상회담 결과로 탄생한 개성공단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두 실패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견해는 남

측 대다수 보수세력이 가지고 있는 개성공단에 대한 시각과도 크게 다르

지 않다. 그러나 일부 좌파진영을 제외한 진보·중도 진영의 개성공단에 

대한 시각은 대체로 일관적인데 반해, 보수 진영 내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비전이 대체로 분화되거나 비일관적인 형태로 발전했다. 개성공단

이 북한정권의 체제유지 비용과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비용으로 쓰인다

는 일종의 현금박스라는 주장은 개성공단을 시작할 때부터 보수세력에 

의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으나, 이 비전은 지난 2월 개성공단 폐쇄의 

주요 논리로 부각되면서 보수진영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공식적인 담론

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Choe, 2016). 즉, 개성공단은 북한의 독재

정권을 유지시키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비용을 대는 지정학적으로 

문제공간이라는 인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공간이라는 시각과 연결

되어 개성공단이 일종의 인질로 작동하면서 지정학적으로 안보위협이 

된다는 견해 역시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들과는 달리 개성공단

은 오히려 북한체제 전복을 위한 기회의 공간이라는 주장도 등장했다. 

여기서는 이상 소개한 보수세력에 대한 개성공단의 세 가지 상이한, 그

러나 연결되는 비전들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사실 이전까지 개성공단에 대한 보수진영의 비판적 시선은 대체로 간

헐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견해를 표방하

거나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는 5·24 조

치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와 운영을 기조로 해서 

기업 수와 북한 측 노동자의 수 모두 정부 출범 전보다 2배가량 증가했

다(김천식, 2015: 79). 그러나 개성공단 중단 선언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문

제공간으로 보는 시각이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계, 언론계, 학계 

등 곳곳에서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시각들이 전면화되는 형국을 보이

는 것이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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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계기가 되었는데, 이는 글의 첫머리에서 인용한 ‘개성공단 전면 중

단 관련 정부 성명’에서 개성공단 임금의 핵개발 전용론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주장의 신빙성 여부 등을 둘러싸

고 통일부 장관의 발언 번복 등과 같은 논란이 있었으나, 2월 16일 박근

혜 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에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

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

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

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

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14)

이러한 주장은 총선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원되어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안보 포기한 야당을 찍으면 개성공단 재가동해서 북한으로 달러가 1년

에 1억 불 이상 들어가 김정은이 핵폭탄 더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할 것” 

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손정빈·채윤태, 2016). 또한 개성공단이 북한의 무

기개발비용으로 사용되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

를 계속 유지시키는 문제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

고위원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는 근거로 “개성공단이 김정은 정권의 

현금 자동지급기가 되었다”라고 주장했고(정욱식, 2016), ≪월간조선≫ 역

14)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인용했다. http://www1.president.go.kr/news/speech.php? 

srh%5Bpage%5D=3&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 

=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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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개성공단은 북한의 ‘현금인출기’에 다름 아니라고 규정했는데(정혜연, 

2016), 이러한 시각은 개성공단이 출범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

다. 김성욱(2014)은 “개성공단은 그저 북한정권의 돈줄일 뿐이다”라는 제

목의 글에서 개성공단은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의 정권을 연장시키고 통일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

널≫ 또한 박근혜 정부에게 2013년 4월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를 기회로 

삼아 개성공단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개성공단을 탄

생시킨 햇볕정책은 북한을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북한 정권의 생존을 뒷받침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하였다

(≪The Wall Street Journal≫, 2013). 다른 한편으로 개성공단의 중단이 오히

려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김성한은 공단의 폐

쇄를 계기로 개성의 주민들이 북한 체제에 대한 새로운 불만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황대진·엄대운, 2016).

이와 같이 개성공단이 문제공간이라는 담론에는 개성공단이 북한 노

동자의 임금착취 그리고 인권탄압의 현장이라는 시각도 함께 작동하고 

있다. 즉, 개성공단이 단지 북한 정권 유지와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을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주장은 미국의 대북 인권대사였던 Jay Lefkowitz에 의해 적

극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는 북한에서의 인권 탄압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세계가 개성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현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고 주장

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일당으로 2달러도 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조차도 받는다는 보장이 없을 정도로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

장했다(Lefkowitz, 2006). 국제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에서도 

Lefkowitz의 주장을 근거로 좀 더 구체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개성공단이 북한의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Human 

Rights Watch, 2006).15)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통일부에서 반박하는 등 개

성공단의 임금 착취 문제는 국내외에서 잠시 논란이 되었다가,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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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전문가 Marcus Noland가 개성공단의 남측 기업들에 대한 조

사를 토대로 한 연구보고서 “Labor Standards and South Korean employ-

ment practices in North Korea”를 발표하면서 다시 부각되었다(Noland, 

2014). 이 보고서에서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 장마당 환율을 

고려할 때 한 달 임금이 2달러도 채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

었다. Noland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 사람들과의 빈번

한 접촉을 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

가하면서도, 개성공단에서의 노동시장 관련한 관행들이 북한의 다른 지

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노동인권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주장

은 다시 국내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개성공단의 임금 착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더욱 커졌다. 즉, 임금 착취 문제 등 노동인권 측면에서 

개성공단을 문제공간으로 바라보는 담론은 주로 국외에서 생산되어 국

내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개성공단이 ‘문제공간’이라는 견해와 함께 ‘인질공간’

이라는 시각도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2013년에 보수진영의 대표적 논

객 조갑제를 중심으로 ‘개성공단 인질론’ 또는 ‘개성공단 무용론’이 제기

되면서, 개성공단의 운영이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

었다(조갑제, 2013).

북한정권은 언젠가는 천안함 폭침 같은 도발을 자행할 것이다. 그때는 

우리 軍이 약속대로 몇 배의 보복을 해야 한다. 그 순간 우리 국민 수백 

명이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데 안심하고 敵(적)을 때릴 수 있나? 때리면 北

이 한국인들을 인질로 잡을 것이 뻔한데? 우리가 양보를 해서라도 개성공

15) Human Rights Watch의 Phil Robertson(2015)은 노동조건과 관련한 개성공단 

관련 법규들이 국제기준에 크게 미흡하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독립적인 노동

조합을 결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해서 집단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적 차별과 착취 그리고 아동 노동에 대한 우려

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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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돈벌이를 위하여, 또는 북한

정권을 도와주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

는 것과 같다…… 개성공단이란 존재 자체가 한국군의 작전을 제약한다. 

북한군은 개성공단에 한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순간부터 한국군을 압박할 

수 있는 인질 효과를 본다(조갑제, 2013).

이와 같은 주장은 남북 간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

정학적 현실을 강조하면서 개성공단의 남측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인질 

또는 볼모가 되어 우리의 안보전략에 중대한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근본적인 불신에 기반을 둔 이와 

같은 주장은(조남준, 2004)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월 국회연설에서도 나

타났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다”16)라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볼모론’을 공식화했다(박세열, 2016).17)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을 북한 체제전복을 위한 기회공간이라 보는 시

각도 있는데, 이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간식으로 지급된 초코파이가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북한 사람들에게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와 함께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동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할 

16)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인용했다. http://www1.president.go.kr/news/speech.php? 

srh%5Bpage%5D=3&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 

=14201.

17) 북한은 이와 같은 남측 보수진영의 주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남조선의 

대결광신자들은 돈줄이니, 억류니, 인질이니 하면서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는 

참을 수 없는 악담을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는 (개성공단을 통해) 경제적으

로 얻는 것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남측이다”(이

준희, 2013에서 재인용).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개성공단을 통해 더욱 큰 경제

적 이익을 누리는 것은 남측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인데, 이는 북측에서 개성공

단에 대해 한반도 통일과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는 것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윤석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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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주장이다. 장기표는 ‘한반도통일전략예언서 통일초코파이’라

는 책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한 흡수통일만을 유일한 통일 방식이라

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을 통한 초코파이의 유입과 북한 사회로의 확산

을 하나의 상징적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다(장기표, 2015). 조선일보 논설

위원 지해범(2013) 역시 개성공단의 초코파이는 “북한 주민이 바깥세상

에 눈뜨게 하는 ‘자유의 창’으로 “35g짜리 초코파이가 북한 체제에 묵직

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라고 주장했고, 영국 ≪가디언≫ 지에서도 초

코파이가 북한체제의 정통성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

였다(Branigan, 2013).18) 그러나 이와 같이 초코파이를 통한 북한체제의 변

화가능성에 주목한 ‘초코파이 효과론’은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논쟁의 대

상이다. 예를 들어 김성욱(2014)은 폐쇄와 억압은 북한 정치체제의 본질

이기 때문에 초코파이 또는 개성공단을 통한 변화가능성을 부정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보수진영의 개성공단에 대한 비전은 상이한 논리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담론이 별개로 작동하기보다는 서로 

결합되기도 하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비전이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이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공통적인 지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각 담론은 북한 붕괴 또는 체제 전환을 목표와 지향으로 삼

고 있다. 진보·중도 진영의 개성공단에 대한 비전은 북한의 개혁개방과 

같은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데 반해, 문제공간, 인질공간, 기회공간은 

북한의 체제에 대한 규범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방식은 다

르지만 북한 정권 교체 또는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는다. 

두 번째 공통점은 개성공단을 지정학적 시각에서만 접근하고 지경학적 

상상력은 부재하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의 시장경제 학습효과와 같은 북

18) 이와 관련하여 채진주는 지난 2014년 뉴욕에서 ‘북한의 초코파이화(The Choco 

Pie-ization of North Korea)’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기도 하였다. 전시 작품은 

작가의 개인 홈페이지(http://jinjoochae.com/section/365995_The_Choco_Pie_iza-

tion.html)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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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을 통한 남측의 경제적 

이해 등에서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거나 실질적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박근혜 정부의 ‘통

일대박론’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지경학적인 비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논

의는 찾기 어렵다. 통일의 경제적 효과라든지 한반도 철도 연결 등을 통

해 유라시아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계획과 주장들은 북한에 대한 지경학적 

이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4

년 ‘드레스덴 한반도평화통일구상’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

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게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

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자

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

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신지홍·김남권, 

2014). 그럼에도 이러한 구상에서 개성공단은 찾아보기 힘들고, 구체적으

로 통일대박론 선언 이후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에서의 논의들을 살펴

봐도 개성공단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한반도 경제공동체에 대한 비전에서 개성공단이 부재하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진보·중도 세력이 개성공단을 한반도 경

제를 실험하고 지향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반대로, 현 정부에서

는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경협을 통한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을 상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흡수통일을 전제로 통일준비 논의를 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결정이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감정적인 결정 또는 

화풀이(≪경향신문≫, 2016)만은 아니었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지정학  157

5. 결론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정치세력 간의 비전과 이해가 충돌하는 것처럼 

개성공단의 폐쇄가 낳는 효과에 대해서도 이런 견해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진보와 중도 진영에서는 개성공단이 폐쇄됨으로써 남북 간의 

유일한 대화의 통로와 관계개선을 위한 교두보가 사실상 사라졌고 이로 

인해 지정학적 위협이 더욱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은 더욱 요원

해졌고 한반도가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보수 진

영에서는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 북한정권 유지와 무기개발을 위한 현금 

루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체제 붕괴와 흡수통일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반박했다(Frank and Clement, 2016). 그러나 개성공단의 폐

쇄는 양 진영의 개성공단에 대한 담론의 문제들도 그대로 드러냈다. 진

보·중도 진영의 경우 지경학적인 접근을 통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모순

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단선적 논리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반

면에 보수 진영의 경우 개성공단이 폐쇄됨으로써 한반도 안보환경이 더

욱 불안정해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측은 남측의 개

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응해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군사통제구역을 선포

했고, 남측 역시 지난 3월 개성공단 일대를 우리 군의 군사지역으로 전

환했다. 즉, 이는 한반도 지정학적 구조에서 유일한 예외공간이었던 개

성공단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결국 개성공단의 폐쇄는 Armstrong(2013: 

210)이 이미 예견했듯이, 지난 10여 년간의 남북경협과 남북관계의 발전

이 한반도 분단 역사에서 역사적 일탈(historical aberration)에 불과했을 뿐

만 아니라 실패한 실험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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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Geopolitic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Space of Exception, 

Universal Spaces or Hostage Space?

Seung-Ook Lee

This research examines the conflicts of various visions, interests, and desires arou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KIC). It argues that the KIC serves as not only 

a space of exception from both sovereign territoriality and the geopolitical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a site where the visions for North Korea and 

the Korean unification compete. Drawing upon the notions of critical geopolitics 

such as geopolitical vision and geoeconomic imagin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political tensions of various interests, visions, and imaginations around the KIC. 

These conflicts are influential in the construction of popular discourse on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unification, and meaningful in the formation 

of North Kore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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